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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Ⅰ. . . . . . . . . . . .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배경Ⅰ. 검토 배경

□ 금융·고용·복지지원이 부처별로 운영되어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서민·취약계층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

ㅇ 대내외 경제·사회변화로 취약계층 문제는 단일의 지원책으로 해결

하기 어렵고 채무·실업·생활고 등이 서로 영향을 주며 상황을 악화

※ 현장의 목소리

■ 서민금융센터 이용자(50대남): “다중채무 연체로 채무조정를 받았음에도, 실직 및 생활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게 됨”

□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서민·취약 계층의 복합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고용·복지를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24.1월)

ㅇ 반복·누적되는 문제의 악순환을 끊고 수요자 관점에서 한 번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복합지원 서비스를 개시 

< 복합지원 주요 추진 경과 (요약) >

￭ (’24.1월) 금융위·노동부 MOU 체결,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발표

￭ (’24.4월) 범부처 협업조직 복합지원팀 출범

￭ (’24.6월) 금융-고용에 복지까지 연계하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발표

￭ (’24.12월) 복합지원 1주년 성과점검 및 「복합지원 고도화 방안(복합지원2.0)」 발표

￭ (’25.3월) 「복합지원 현장 운영 내실화 방안」 발표 및 현장 간담회 개최

￭ (’25.4월) 금융위-부산·광주 복합지원 업무협약 체결로 ‘찾아가는 복합지원’ 개시

￭ (’25.8월) 복합지원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 (’25.9월) 금융위-전북도 복합지원 업무협약 체결

□ 복합지원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단순한 서비스 연계를 넘어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연계범위 확장 및

협업기반 강화를 내용으로 ‘2026 복합지원 업무계획’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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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소득 취약계층 중심으로 복합지원이 집중 제공됐고,

금융여건(고금리 대부잔액, 연체기록등) 개선 및 신속·정확한 

상담에도 기여

  연계자 수: ’24년 대비 76%(+59,237명, ‘25.3Q 기준) 증가

ㅇ ‘24.3월 서민금융센터(금융위)-고용복지+센터(노동부) 간 전산 연계가 

개시되면서 특히, 금융-고용 연계가 크게 증가하고 전체 연계자  

또한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

    * [금융-고용] ’23.6월 연계 개시, ’24.3월 전산연계 신규 도입  
      [금융-복지] ‘18.7월 (전산)연계 개시

  연계 대상자: 고용·소득 취약계층에게 보다 집중적인 지원

ㅇ 복합지원은 당초 도입 취지에 따라 무직·비정규직,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

【표2】 금융-고용-복지 연계자 중 취약계층 비중

구 분
무직·비정규직 비율 소득 취약계층 비율

복합지원 前* → 복합지원 後* 복합지원 前* → 복합지원 後*

금융-고용 56% (1,298명) 79% (59,033명) 75% (1,734명) 80% (59,718명)

금융-복지 62% (15,258명) 68% (77,249명) 78% (18,955명) 76% (86,942명)

* [금융-고용] ‘24.3월말 본격 개시 ☞ ’24.1∼3월을 복합지원 前, ‘24.4∼‘25.3Q를 복합지원 後로 분류 
[금융-복지] ‘24.6월말 본격 개시 ☞ ’24.1∼6월을 복합지원 前, ‘24.7∼‘25.3Q를 복합지원 後로 분류

【표1】 금융-고용-복지 연계자 수(명)

구 분 ‘23년 계

➡

’24년 계

➡

’25년(~3Q) 계
고 용 3,218 19,877 (+16,659,  +518%) 57,555 (+37,678,  +190%)

복 지 43,100 58,502 (+15,402,   +36%) 80,061 (+21,559,   +37%)

합 계 46,318 78,379 (+32,061,   +69%) 137,616 (+59,237,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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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실효성: 이용자의 금융여건 개선 및 연계 정확성 제고에 가시적인 기여

ㅇ 복합지원 非이용자에 비해 고금리 대부금액 감소폭이 크고

연체․채무조정 실효 비중이 낮아 이용자의 금융여건 개선

- 특히, 금융-고용-복지가 함께 연계되는 복합지원을 받을 경우 

개선효과가 뚜렷*하며, 고위험 취약계층의 실질적 회복에 기여

    * 대조군(非복합지원 등) 대비 고금리 대부잔액이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했고, 연체자 
비중 및 채무조정 실효자 비중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표3】 복합지원 이용자 금융여건 변화(25.상반기 기준)

구 분 非복합지원 복합지원
금융 단독 금융-고용 금융-복지 금융-고용-복지

고금리 대부잔액* △33.9% △37.5% △30.0% △44.4%
3회 이상 연체자 비중 10.3% 5.5% 8.8% 5.2%

채무조정 실효자** 비중 4.9% 2.0% 4.2% 1.8%

 * 대부업권 대출액, 저축은행 신용대출액, 장기카드대출액 등(평균금리 약 18%/年 이상)
** 변제 계획 3개월 이상 미이행 등의 사유로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자

ㅇ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 도입으로 대상자 선별

강화 및 신속·정확한 복합지원 상담 제공(‘25.8월)

- 공마데 도입은 복합지원의 �연계 정확성 제고, ‚편의성 강화,
ƒ사각지대 해소, „접근성 제고 등 서비스 고도화 체계 마련

    ※ 기존 고객 진술에 의존한 주관적 상담은 연계 부정확성, 서비스 판별 불가 등 고객 불편 야기

【그림1】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 핵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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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만족도: 만족도가 높지만, 연계분야 확대·인센티브 강화 등 개선요소 상존 

ㅇ 이용자의 84.7%가 복합지원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 고용,

복지 연계도 86.0%, 90.1% 만족한다고 답변( 1,216명대상설문조사)

   ※ 복합지원 이용자의 90.1%가 재이용 의사 표시 

【그림2】 복합지원 이용자 전체 및 분야별 만족도(%)

 * 채무조정 연계는 ‘24년 미조사

【표4】 복합지원 이용자 전체 및 분야별 세부 만족도(%)

구 분 매우 만족 만 족 보 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만족도 56.7 (5.2)* 28.0 (△1.7) 12.9 (△2.2) 1.6 (△0.8) 0.8 (△0.5)

고용연계 55.9 (6.6) 30.1 (△0.1) 12.4 (△5.0) 1.7 (△0.3) 0.0 (△1.0)

복지연계 61.8 (10.7) 28.3 (△1.9) 8.4 (△7.2) 1.0 (△1.2) 0.6 (△0.4)

채무조정연계** 67.1 ( - ) 25.4 ( - ) 5.9 ( - ) 1.3 ( - ) 0.2 ( - )

 * (  )는 ‘24년 대비 증감률 %p
** ‘24년 미조사

ㅇ 다만, 공공의료,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제도 연계 및 이용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 복합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더 폭넓고 촘촘한 지원 정책 확대 필요성 제시

➡ 이용자 건의사항 및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2026 복합지원 

업무계획｣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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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실적

구 분 ‘24년 ‘25.1Q 2Q 3Q 소 계
복합지원 인원* 78,379 36,487 55,315 45,814 215,995
고용 연계 인원1) 19,877 14,420 26,127 17,008 77,432
복지 연계 인원2) 58,502 22,067 29,188 28,806 138,563

동시고용+복지 연계 인원 6,292 6,229 10,371 8,307 31,199

* 복합지원 인원: 1) + 2)

□ 고용 연계 인원 주요 특징

구 분 ‘24년 ’25년(~3Q) 소 계
고용 연계 인원 19,877 (100.0%) 57,555 (100.0%) 77,432 (100.0%)

직업별 무직·비정규직 15,828 (79.6%) 44,503 (77.3%) 60,331 (77.9%)
정규직 등 4,049 (20.4%) 13,052 (22.7%) 17,101 (22.1%)

소득별
2.5천만원 이하 16,336 (82.2%) 45,116 (78.4%) 61,452 (79.4%)
2.5천만원 초과 2,038 (10.3%) 8,908 (15.5%) 10,946 (14.1%)
기타(무응답 등) 1,503 (7.6%) 3,531 (6.1%) 5,034 (6.5%)

연령별 청년층(34세 이하) 7,628 (38.4%) 21,165 (36.8%) 28,793 (37.2%)
비청년층(35세 이상) 12,249 (61.6%) 36,390 (63.2%) 48,639 (62.8%)

□ 복지 연계 인원 주요 특징

구 분 ‘24년 ’25년(~3Q) 소 계
복지 연계 인원 58,502 (100.0%) 80,061 (100.0%) 138,563 (100.0%)

직업별 무직·비정규직 38,530 (65.9%) 53,977 (67.4%) 92,507 (66.8%)
정규직 등 19,972 (34.1%) 26,084 (32.6%) 46,056 (33.2%)

소득별
2.5천만원 이하 45,146 (77.2%) 60,751 (75.9%) 105,897 (76.4%)
2.5천만원 초과 7,502 (12.8%) 12,740 (15.9%) 20,242 (14.6%)
기타(무응답 등) 5,854 (10.0%) 6,570 (8.2%) 12,424 (9.0%)

연령별 청년층(34세 이하) 12,379 (21.2%) 20,052 (25.0%) 32,431 (23.4%)
비청년층(35세 이상) 46,123 (78.8%) 60,009 (75.0%) 106,132 (76.6%)

□ 동시고용+복지 연계 인원 주요 특징

구 분 ‘24년 ’25년(~3Q) 소 계
동시 연계 인원 6,292 (100.0%) 24,907 (100.0%) 31,199 (100.0%)

직업별 무직·비정규직 5,076 (80.7%) 18,913 (75.9%) 23,989 (76.9%)
정규직 등 1,216 (19.3%) 5,994 (24.1%) 7,210 (23.1%)

소득별
2.5천만원 이하 5,214 (82.9%) 19,830 (79.6%) 25,044 (80.3%)
2.5천만원 초과 616 (9.8%) 3,656 (14.7%) 4,272 (13.7%)
기타(무응답 등) 462 (7.3%) 1,421 (5.7%) 1,883 (6.0%)

연령별 청년층(34세 이하) 1,787 (28.4%) 7,869 (31.6%) 9,656 (30.9%)
비청년층(35세 이상) 4,505 (71.6%) 17,038 (68.4%) 21,543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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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Ⅲ. . . . . . . . . . . . Ⅲ. ’’’’’’’’’’’’’’’’’’’’262626262626262626262626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복합지원 복합지원 복합지원 복합지원 복합지원 복합지원 복합지원 복합지원 복합지원 복합지원 복합지원 복합지원 업무계획업무계획업무계획업무계획업무계획업무계획업무계획업무계획업무계획업무계획업무계획업무계획26년 복합지원 업무계획

< < < < < < < < < < < < < < < < < < <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기본 추진방향                  >>>>>>>>>>>>>>>>>> >
◇ ‘24년 개시된 복합지원이 단순한 서비스 연계를 넘어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연계범위 확장 및 협업기반 강화

➊ (연계분야 확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노후·소상공인

등 복합지원 연계 확대 및 강화

➋ (지역 중심) 전담 조직 신설, 지역 금융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추진

➌ (민·관 협업) 민간금융사와의 앱(App) 연동을 통한 원스톱 

지원, 복합지원 전용 금융상품 마련

➍ (복합지원 환류)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서민금융센터와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복합지원 사례 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복합지원 4대 중점 추진 방안】 

➊ 연계분야 확대 및 강화

추진
방안

 w 공공의료·노후분야 등 복합지원 확대 
  ‑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민연금공단과 신규 연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업(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추진
  ‑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 확대

 w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규 연계

➋ 지역 중심 복합지원 내실화

추진
방안

 w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확대
  ‑ ‘찾아가는 복합지원’ 전담 조직(서금원) 구축
  ‑ 지역 금융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 강화

➌ 민·관 협업 강화를 통한 복합지원 고도화

추진
방안

 w 민간금융사 앱 연동을 통한 원스톱 지원
  ‑ 토스 협업

 w 복합지원 전용 금융상품 마련
  ‑ BNK부산은행과 협업하여 소액신용대출 및 적금 등 시범 출시

➍ 복합지원 환류 및 상담직원 역량강화
추진
방안

 w 복합지원 연계 심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서민금융센터와 지역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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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계분야 확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연계분야 확대 및 강화 추진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노후분야 복합지원 확대(‘26.3Q)금융위·복지부

ㅇ (현행) 최근 만성질환자 증가* 및 고령화 추세** 등 공공의료,

노후관리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의료, 고령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필요성 제기

     * 만성질환 진료인원 비중(%) : (‘15년) 34.0 (‘20년) 42.5 (‘24년) 47.1
    ** 65세이상 인구비중(%) : (‘15년) 12.8 (‘20년) 15.7 (‘24년) 19.2 (‘25년) 20.3

➡ (개선) 복지부 관련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공공의료),

국민연금공단(노후)이 복합지원 연계 기관으로 신규 참여

ㅇ (금융↔공공의료) 금융(서금원·신복위) 상담자 중 질병 등으로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의료기관으로 연계 

- 공공의료기관 이용 중인 취약계층이 의료비 지원* 및 채무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센터로 안내 및 연계

     * 예) 의료 용도(증빙 시)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최대 100만원 대출 가능

ㅇ (금융↔노후) 금융 이용자 중 노후 관련 전문 재무상담을 

원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노후준비지원센터)으로 연계 

- 노후준비지원센터 이용자 중 대출 및 채무조정 등 금융 지

원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센터로 안내 및 연계

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26.1Q)금융위·복지부

ㅇ (현행) 채무조정이 확정된 39세 이하 청년 중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체납 건강보험료 납부를 지원(50만원 한도)

    ※ (지원 대상) ➊사전채무조정 및 개인워크아웃 확정자, ➋건강보험료 체납 기간 
3개월 이상 누적, ➌누적 체납금액 200만원 이하, 모두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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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 필요

➡ (개선) 복합지원 이용자의 경우 39세 초과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재원 소진시 지원 조기마감 가능)

    * 분기별(또는 월별)로 지원 대상자에게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링크 
알림톡을 발송하여 안내

ㅇ 체납 건강보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잔여 체납액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분할납부 지원)

 취약 채무조정 이용자 등 위기가구 발굴 대상 확대(‘26.4Q)금융위·복지부

ㅇ (현행) 복지부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상대적 취약차주인 서민

금융 거절내역*(정책서민금융 신청반려자) 정보 추가**(25.2월)

     *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 상환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가 거절된 취약차주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

- 다만,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 중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을 우려가 큰 대상이 여전히 존재

➡ (개선)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차주*

정보를 추가하고,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 채무자**를 신설

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

   * 예)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이면서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

  ** 예) 변제 계획 3개월 이상 미이행 등의 사유로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자

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26.3Q)금융위·중기부

ㅇ (현행) 과중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재기지원·채무조정 등 회복 지원책이 각 기관별로 

산재되어 적시 지원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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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채무조정 등 통합지원을

위해 복합지원과 소상공인 시스템중기부 연계

ㅇ (금융→ 소상공인) 금융(서금원·신복위) 상담자 중 소상공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지원기관*으로 안내·연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ㅇ (소상공인→금융) 소상공인 지원기관 상담자 중 금융(채무조정) 등

복합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서금원 또는 신복위로 안내·연계

나. 지역 중심의 현장 밀착형 복합지원 내실화

 ‘찾아가는 복합지원’ 확대 및 지역 기반 복합지원 네트워크 강화

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확대(‘26.지속)금융위·행안부·지자체·민간금융사

ㅇ (현행) 지자체(읍·면·동 중심) 대상 ‘찾아가는 복합지원’을 시범 

시행*하여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합지원 체계 마련

    * 금융위-지자체 간 업무협약 체결(25.4월: 부산․광주, 9월: 전북)  

- 전국 50개의 서민금융센터와 102개의 고용복지+센터 및 지자체

등 정부 주도로 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

-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자체 및 금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직접 방문하여 복합지원 상담 및 금융교육을 제공

 * ‘찾아가는 복합지원’ 13회(상담서비스 84건) 및 현장교육 총 22회(598명) 등 수행

➡ (개선)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지역금융 x 서민금융 협업모델 

시범 추진 및 ‘찾아가는 복합지원’ 他 지자체 확산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복합지원* 서비스 제공

  * 예) 지자체와 지역 금융소비자 보호기관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복합지원 이동 
상담 진행 및 상담직원이 정기적인 출장 상담을 할 수 있는 출장소 구축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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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담조직) ‘찾아가는 복합지원’ 수행 전담조직 신설(서금원)

등을 통해 중앙(본부)-현장(지역) 간 체계적 실행기반 마련

    * 본부 기획업무 수행 전담팀 구성 / 현장 지역본부별 서민금융센터 실무운영

② (지역 금융기관 협업) BNK부산은행과의 긴밀한 물리적 결합․

협업을 통해 복합지원 서비스 원스톱 제공 

- 부산 서민금융센터 內 BNK부산은행 창구를 함께 마련하여

부산 지역주민의 복합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

    * 한 곳에서 상담, 대출,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고용, 복지(생계포함) 등 하나로 

묶은 서비스 가능 ➡ 대기․이동시간 감소로 서비스 체감 만족도 향상 기대

- BNK부산은행의 ‘이동점포 버스’를 활용,「찾아가는 복합지원

버스」를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업으로 현장 상담·홍보 병행

③ (전면 확대) ‘찾아가는 복합지원’을 광역 지자체17개와 MOU 없이

일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책협의회행안부를 통해 협조 요청

< 지역 중심의 복합지원 확대 >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중앙-현장 간 유기적인 
추진체계 마련

서민금융센터 內 BNK
부산은행 창구 마련

‘찾아가는 복합지원’ 광역 
지자체 확대

전담조직 신설 지역 금융기관 협업  광역 지자체 협업

※ 지역금융 × 서민금융 협업모델 구축 기대 효과

◈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복합지원 정책 확산 및 신뢰 제고
 - 단순 협력이 아닌 각 기관 전문가가 근무하여 상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합지원

◈ 정책자금과 지역민간금융의 연계 지원 효과 극대화
 - 초기진단(서금원) → 맞춤형 솔루션 설계(다기관 협의) → 실행(은행/유관기관 연계) 

→ 사후관리(정기모니터링)가 한 공간에서 단절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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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관 협업 강화를 통한 복합지원 고도화

 민·관 협업을 통한 복합지원 내실화 및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

 민간금융사 앱(App) 연동을 통한 원스톱 지원(‘26.2Q)금융위·민간금융사

ㅇ (현행) 민간금융사* 홈페이지를 통한 복합지원 배너 연계, 대출

거절자 알림톡 발송, 홍보물 비치 등을 통해 월 약 11만건의 복합

지원 유입이 있으나 단순 안내에 그쳐 실질적 재기지원에는 한계

    * 시중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핀테크사 등 50여개사

➡ (개선) 고객 접점이 넓은 민간금융사와의 협업을 통해 복합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이를 통해 홍보 효과도 제고

ㅇ 민간 금융회사 모바일 앱에서 복합지원을 바로 신청 가능

하도록 하여 대국민 서비스 접근성 강화 추진

ㅇ 시범적으로 토스 앱* 內에서 서민금융 ‘잇다’를 연동하여 

복합지원 안내부터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 대표 모바일 금융서비스 앱(누적 가입자 3,000만명)으로 간편송금, 결제 서비스 등 
제공, 민간금융사 32곳(저축은행 21곳, 캐피탈 7곳, 은행 3곳, 카드 1곳) 앱 연동

< 예시: 토스 앱 내 복합지원 서비스 연동 화면 >

❶ 복합지원 소개 ❷토스 웹뷰 연계 ❸ 서민금융 잇다 연동 ❹ 복합지원 신청

⇨
인앱

방식

<토스 앱 내 기능>

* 토스 앱은 복합지원 예상 수요자에게 연계제도를 추천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역할만 
수행하며, 실제 서비스 실행·데이터 처리 및 저장 등은 잇다(서금원) 앱과 서버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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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금융사 복합지원 전용상품 시범 출시(‘26.3Q)금융위·민간금융사

ㅇ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노동부를 통해 취업 시 서민금융상품 보증료

인하(0.1~0.5%p) 등 인센티브 제공(’24.3월~)

- 복합지원 이용자의 일시적 위기 해소를 넘어 향후 제도권 

금융으로 재진입을 지원할 필요

라. 복합지원 환류 및 상담직원 역량강화

 복합지원 초기상담 효율성·정확성 제고 및 현장 중심 환류 체계 구축

 복합지원 연계 강화를 위한 협업 네트워크 확충(‘26.1Q)금융위·노동부

ㅇ (현행) 고용복지+센터-서민금융센터는 상담직원 대상 현장교육*

등을 통해 복합지원 상담역량을 제고, 다만 기관 간 상호 이해도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협업 기반은 부족한 상황

    * 고용복지+센터→서민금융센터 50회, 서민금융센터→고용복지+센터 102회 교육 시행

➡ (개선) 폭넓은 지역 기반을 갖춘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서민금융센터와 ｢지역별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운영

ㅇ 기관 간 지역 특성에 맞는 복합지원 사례 등을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

➡ (개선) 민간금융사(BNK부산은행)와 협업으로 복합지원 이용자에

대해 소액신용대출 및 적금 등 복합지원 전용상품 시범 출시*

* 시범적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한정 출시

① (소액신용대출) 서민금융(햇살론 등)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층을 대상으로 성실상환 등의 경우 우대금리* 제공

     * (안) 대출한도 : 50 ~ 300만원 / 금리 : 최저 연 7.00% ~ 최고 연 9.99%

② (적금) 단순 고금리 적금이 아닌 성실한 재기 의지를 격려

하고 종잣돈 마련을 위한 보상형 금융상품* 마련

     * (안) 가입금액 : 월 1 ~ 20만원 / 적용금리 : 최대 7% / 가입기간 :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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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Ⅳ. . . . . . . . . . . .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 추진 일정

◇ 기관별로 차질 없이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26년 말 관계기관*

공동으로 복합지원 성과점검 및 개선방안 발표

   * 금융위, 행안부, 복지부, 노동부, 중기부, 서금원, 신복위 등

정책 과제(4대 중점 방안 및 8개 세부 계획) 시행 시기

 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계분야 확대 및 강화 　

   (복지부 협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노후분야 복합지원 확대 ’26.3Q

   (복지부 협업)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26.1Q

   (복지부 협업) 취약 채무조정 이용자 등 위기가구 발굴 대상 확대 ’26.4Q

   (중기부 협업)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26.3Q

 나. 지역 중심의 현장 밀착형 복합지원 내실화 　

   (지자체 협업)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확대 추진 ’26.지속

 다. 민․관 협업 강화를 통한 복합지원 고도화 　

   (민간금융사 협업) 민간금융사 앱 연동을 통한 원스톱 지원 ’26.2Q

   (민간금융사 협업) 민간금융사 복합지원 전용 금융상품 마련 ’26.3Q

 라. 복합지원 환류 및 상담직원 역량강화 　

   (노동부 협업) 복합지원 연계 심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26.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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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24.6.27.)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체계 마련

ㅇ (고용) 고용지원제도 연계 강화 및 연계자 혜택 확대

- 온·오프라인 연계 체제 구축’24.3Q 및 고용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

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5종 이상 연계 개시’24.2Q

- 정책서민금융 未이용* 금융-고용 연계자에 대한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지원’24.4Q

     * (기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해서만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제공

ㅇ (복지) 복합지원 접근성 제고 및 혜택 확대

- 금융-정신건강 안내 확대’24.4Q 및 위기가구 발굴 정보 신규 추가*’25.1Q

     * 정책서민금융 관련 신청반려자 및 개인대출정보 등 금융정보 추가

- 복지멤버십 가입 안내 강화 및 가입 인센티브 제공*’24.4Q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0.5%p 금리 인하

 복합지원 인프라 및 협업 교육 강화

ㅇ불법사금융 관련 협업 체계 마련(서민금융센터-금감원)’25.1Q

ㅇ복합지원 업무시스템 고도화, 금융-고용-복지 간 협업 교육을 통한

인적 역량 및 연계 강화’24.3Q

 2. 복합지원 2.0, 더욱 든든해지겠습니다 (’24.12.18.)

 고용·복지 외 유입경로 확대

ㅇ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핀테크사 등 민간 금융기관(50여개社)

이용 고객 대상 복합지원 안내 강화’25.1Q

 고용·복지 외 연계분야 확대

ㅇ서민금융센터-직종단체(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간 상호안내 강화’25.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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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서민금융센터-주금공 주거 연계 시스템 마련

- 주금공 특례전세자금보증 신청 시 은행에서 특례 요건 충족(정책

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정보) 여부를 전산으로 즉시 확인 가능’25.2Q

     * (기존) 특례전세자금보증 신청자가 정책서민금융 등 이용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기 증명

- 서민금융센터 및 서민금융 잇다(App)에서 특례전세자금 예상

보증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가조회 기능 도입’25.3Q

 대상자 선별 및 상담현장 역량 강화

ㅇ 공공마이데이터(21종)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 상담 도입’25.3Q

- 상담의 정밀도와 일관성을 확보하고, 상담시간 단축 및 정확성

향상,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합지원 서비스 제공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 현장간담회｣ 개최 등 

현장 목소리 수렴

ㅇ 복합지원 상담인력 확충(서금원·신복위 총 22명)을 통한 현장 인프라 확충’25.4Q

 3. 복합지원 현장 운영 내실화 방안 (’25.3.13.) 

 찾아가는 복합지원 시범 시행’25.4월

ㅇ 금융위-지자체(부산, 광주, 전북)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장 

중심 찾아가는 복합지원 제공

- 찾아가는 복합지원 이동상담, 구청 공무원 대상 복합지원 현장

교육 실시*, 찾아가는 금융상담센터(전북신보 협업) 운영 등

 * 찾아가는 복합지원 상담 총 13회(상담서비스 84건 제공) 및 현장교육 총 22회
(598명) 등 수행

 복합지원 모범사례 전파를 통한 적극적인 업무 수행 유도’25.4Q

ㅇ 복합지원 우수 상담 사례집을 제작·배포 및 업무 우수자(기관)

표창(금융위, 노동부, 광역자치단체, 서금원·신복위 기관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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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ㅇ 채무조정이 확정된 복합지원 신청자 중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최대 50만원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

□ 지원 내용 및 조건

구분 지원 방안

관련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주요 내용
(신복위→

건강보험)

 • (지원 대상) ①사전채무조정 및 개인워크아웃 확정자(지원 구분 

무관), ②건강보험료 체납 기간 3개월 이상, ③누적 체납금액 

200만원 이하, ④복합지원 신청자, 모두에 해당하는 자 

 • (지원 내용) 체납 건강보험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잔여 건강

보험료 체납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분할납부 지원)

 • (지원 방법) 지원 대상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별도 신청 

안내(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링크 알림톡 발송 등) 

단, 재원 소진 시 지원 조기마감 가능

□ 지원 절차

① 접수 ② 명단 송부 ③ 대상 확인 ④ 통지·입금 ⑤ 분납 지원

신청 접수
 신청자 내역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송부

지원 대상 
확인 및 

계좌 등 회신

신청인
지원결과 통보 및 
가상계좌로 대납

잔여 체납
건강보험료
분납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